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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대 관료제의 위험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막스 베버 (Max 

Weber)가 제시한 동료성(collegiality)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Waters (1989)의 동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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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司)를 왕권과 신권간의 군신공치(君⾂共治)의 건설적 긴장관계 속에서 작동한 하향적 동료성

(Top-down Collegiality)에 기반한 조직으로 재해석한다. 근대 관료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나, 동시에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할수록 관료의 판단과 책임이 조직적으로 소거

되는 구조적 병리를 내포한다. 본 연구는 조선의 삼사가 단순한 감찰･간쟁 기구를 넘어, 최고 의

사결정권자와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책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료성 

기반 조직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논증한다. 분석 결과, 조선의 삼사는 이론적 지

식에 기반한 판단, 전문직 경력의 제도화, 조직 내부의 상대적 평등성과 자율성, 상호 감시와 자기 

규율, 집합적 의사결정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동료성 기반 조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확인

하여볼 수 있었다. 이는 삼사 관료들에게 부여된 제도적 위상과 상징적･경력적 특권은 국가가 제

도적으로 승인하고 장려한 핵심 통치 기능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선의 삼사는 단순한 과거

의 제도가 아니라, 현대 관료제의 병리를 시정할 수 있는 ‘오래된 미래’로 재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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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는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며 정치 권력의 독주, 행정을 압도하는 

정치의 문제, 관료제의 정치화, 그리고 판단 주체를 상실한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의 문

제를 반복적으로 목도해 왔다. 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정당성 간의 긴장, 최고 의사결정권

자의 오판 가능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실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

으며, 그 해법을 둘러싼 논의는 개헌을 포함한 제도 개편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은 Weber (1978)가 지적한 관료제의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근대 관료제는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대규모 행정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합

리적인 통치 장치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관료제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할수록 

판단과 책임이 조직적으로 소거되고, 규칙과 절차의 집행만이 남는 구조적 병리를 내포한

다. Max Weber는 이러한 근대 관료제의 양면성을 통찰하며, 관료제가 기술적으로는 탁월

할수록 오히려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하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에 기반한 관료 권력이 정

치적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지배 세력으로 전화할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Weber, 1968; 

Waters, 1989). 

Weber는 이러한 관료제의 위험에 대한 대안으로 단순한 도덕적 각성이나 개인의 윤리성

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관료제의 효율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단독적 지배와 

기술적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원리로서 동료성(collegiality)에 주목하였다. 동료성에 

기반한 조직은 합의와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상호 감시

와 거부권을 통해 판단의 오류가 누적되는 것을 제어하는 구조를 갖는다. Weber에게 동료

성은 관료제의 기술적 합리성을 보완하여 가치 판단과 책임을 다시 조직 내부로 불러들이는 

제도적 장치였다 (Weber, 1968; Waters, 1989). 그러나 Weber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

이 동료성 조직은 관료제에 비하여 제도화된 형태로 작동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Weber, 

1968; Weber, 1978; Waters, 1989), Weber 이후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

였다.본 연구는 이러한 Weber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비서구적･전근대적 맥락에서 재검토

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의 언론 기관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으로 구성된 삼사(三司)에 주

목하여, 이들 기관이 단순한 감찰･간쟁 기구를 넘어 동료성에 기반한 조직 원리를 제도적으

로 구현하고 있었음을 논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Weber가 제시한 동료성의 개념을 

재해석한 Waters (1989)의 연구에 기반하여, 조선시대 삼사 조직이 동료성 조직이 가지는 

여섯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삼사의 동료성 조직으로서의 특징이 특정 정치, 사회 현상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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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인과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아직까지 삼사

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특징과 작동 원리가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삼사는 주로 유교적 도덕 정치를 구현하는 ‘언론(⾔論)’ 기구로 정의하거나 (e.g., 

박현모, 2010), 왕권과 신권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장(field)이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e.g., 김범, 2011), 중앙행정조직으로서의 삼사의 특성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삼사에 대한 인과적 검증을 수행하

기에 앞서 조직적 특성과 작동 원리를 탐색하는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이러

한 기초적 작업이 향후 삼사의 제도적 특징이 조선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권력 견제에 미

친 영향을 보다 실증적인 형태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

본 연구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함의는 현대 사회 문제에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관료제의 효율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구조적 위험을 동시

에 인식했던 조선의 제도적 상상력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시 직면한 문제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Weber가 근대 관료제의 미래를 우려하며 동료성

이라는 보완 원리를 제시하기 전, 조선은 이미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관료제 모두의 오판 가

능성을 전제로 한 견제와 숙의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조선은 최고 통수권

자와 공고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결코 쉽지 않은 정치적 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비판과 견

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삼

사 관료들에게 빠른 승진 경로와 상징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언론과 공론의 기능을 적극적

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조선왕조가 관료제의 효율성만큼이나 관료제 내부의 자정 작용과 

오류 교정을 국가 통치의 핵심 원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의 

삼사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관료제의 병리를 관리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각하여볼 수 있는 ‘오래된 미래’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Weber의 동료성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의 삼사가 동료성 기

반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어떠한 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었었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1) 구체적으

1) 본 연구에서의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초기에서 중기 (왕을 기준으로 한다면 태조에서부터 숙종까지

의 시대)로 한정하며, 그 중에서도 주로 조선 초기 국왕인 태조, 태종, 세종 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 초

기와 중기를 주요 분석 시기를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삼사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도 아직 정치적 왜

곡이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구성된 언론

기관의 기능과 권한, 특히 간쟁과 서경을 중심으로 한 집합적 발화 구조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는 붕당 정치와 같은 구조적 분열이 심화되기 이전 단계로서, 삼사의 행위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

관계보다는 제도적 역할과 규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순수한’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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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경국대전 (經國⼤典),2) 은

대조례(銀臺條例),3) 전율통보(典律通補),4) 육전조례(六典條例)5) 등 조선시대에 발행된 법률 

문서들의 조항을 분석하여 삼사 언관들의 기능과 업무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체계적

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활용하여 삼사 언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국왕 및 타 조직 관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살펴

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활용함으로써, 명문화된 삼사의 작동원리의 원

형을 살펴보는 동시에 실제 정부조직 내에서 이러한 작동원리들이 어떻게 행태로 발현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6)

Ⅱ. 조선의 언론과 공론정치

1. 조선의 언론과 공론정치

조선의 공론정치문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부터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역사의 창업군주들은 공통적으로 언관들의 나라의 위험을 예견하고 정치가 

잘 돌아가기 위한 견제의 역할 (⾔官⾒危於無形, 制治於未亂)7)을 강조하여왔다 (김영주, 

2)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의 기본 법전으로, 세조･성종 대에 걸쳐 편찬되어 성종 16년(1485)에 반포되었다.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의 육전(六典) 체계를 중심으로 관직 제도, 인사･재정･의례･군사･형

벌･토목 등 국가 운영 전반의 기본 규범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최고위 법전이다.

3) 은대조례는 국왕의 명령 전달과 출납을 담당한 승정원(銀臺)의 업무 절차와 상소･전교･승전 처리 방식 등

을 규정한 조례집이다. 법전이라기보다는 궁중 행정과 국왕–관료 간 의사소통의 실무 규범을 정리한 자

료로서, 상소의 접수･전달･재가 과정과 관련한 제도 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4) 전율통보는 조선 후기 기존 법전의 규정과 판례, 조례를 보완･정리한 법규 집성으로, 경국대전 이후 누

적된 제도 변화를 반영한 실무적 성격의 법전이다. 특히 인사･형벌･행정 절차 등에서 실제 운용 기준을 

제시하며, 서경(署經)과 같은 제도의 적용 범위와 예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육전조례는 조선 후기 육조(六曹)별로 시행되던 조례와 규정을 집대성한 행정 규범집으로, 중앙 관서의 

업무 처리 관행과 제도 운영의 세부 기준을 반영한다. 이는 기본 법전의 추상적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며, 실제 행정 과정에서의 절차･관행･예외 규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6) 본 연구는 삼사의 조직적 특성과 작동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료 수집부터 해석에 이르는 일

련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먼저 베버의 동료성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에 해

당하는 주요 특성들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법전･조례와 조선왕조실록을 각각 규범과 실제 운용을 나타

내는 자료로 구분하여 수집하였으며, 삼사의 권한과 절차, 그리고 권력 견제와 관련된 조항 및 사례를 기

준으로 자료를 선별하였다. 이후 동일한 기능적 범주를 기준으로 법전의 규정과 실록의 사례를 상호 연결

하고, 각 사례가 특정 동료성 특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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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조선 또한 창업군주인 태조의 즉위 교서에서부터 공론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조선왕조가 “백성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개

창되었음과 함께 “사직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8) 소

양을 갖춘 덕이 있는 인재를 통하여 국가를 통치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왕조 

건국의 기획자들을 비롯한 초기 군주들은 본질적으로 공론정치를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대식, 2019).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간언을 따르고 어기지 않으며... (중략).. 아무

리 작은 일도 반드시 대신과 모의한 뒤에 행하여 잘못한 일이 없었다”9)라고 평가되고 있다

는 점은 유교국가의 군주이자 조선 초기 정치철학을 내재화한 군주로서의 세종이 공론정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10)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공론정치의 개념이 중시되는 이유를 김영수 (2008)와 윤대식 

(201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정치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

라 집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한 양질의 지혜를 이끌어내야 하는 공공의 문제이다. 또한 

동양적 세계관에서 ‘공(公)‘ 개념은 규범적 적당성과 공정성에 강조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 

(이승환, 2002: 63). 따라서 조선의 관료들은 간쟁에 때로는 목숨을 걸만큼 열정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곧 공공성 (publicness)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조선 왕조의 건국자

들이 전대 왕조인 고려왕조의 가장 큰 폐단을 사리사욕에 의한 정치라고 인식하였던 점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개념에 의거한 정치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윤대식, 2019).

따라서 ‘언론(⾔論)’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단어 중 하나일 

수 있다 (송웅섭, 2016). 조선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 정치를 중시하였으며, 공론정

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다 (김영수,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삼사 조직은 조선이 공론정치의 이상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윤대식, 2019). 삼사를 구성하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에 소속된 관료

들은 언관(⾔官)으로 불리우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정 최고의사결정자인 국왕에게 의

7) 歐陽修, ｢論諫官｣; 宋史 卷319, ｢歐陽修傳｣. “⾔官之職, 當⾒危於無形, 制治於未亂.”. Ouyang Xiu (歐陽

修), Ouyang Wenzhong Gong Ji (Collected Works of Ouyang Xiu). Quoted in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ongjong (Seongjong Sillok), Vol. 134, 12th year of King Seongjong (1481), October 17.

8) 태조실록 1년 7월 29일 기사.

9) 세종실록 32년 2월 17일 기사.

10) 간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조선의 군주가 세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종 또한 “간언을 따르는 것이 

간언을 기뻐하는 것만 못하고, 간언을 기뻐하는 것이 간언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중종실록 21년 10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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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의사전달 경로들은 모두 매우 세밀하게 구체화 및 공식화되어

있었다. 

홍문기 (2019)는 조선의 언론의 종류를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언론

의 주관기관에 따른 분류로, 공식적 언론의 주관은 삼사 (三司),11) 양사 (兩司),12) 홍문관 (弘

⽂館), 사헌부 (司憲府), 사간원 (司諫院)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삼사와 양사는 조선의 언론을 

주도하는 세 가지 조직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인 만큼, 조선

의 언론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직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홍문

관, 사헌부, 사간원이라는 세 개의 조직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주로 분석하여보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홍문기(2019)가 제시한 두 번째 분류는 언론의 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

의 언론은 계사 (啓辭), 차자 (箚⼦), 상소 (上疏)의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언관들의 언론 

활동은 계사, 차자, 상소 중 하나를 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먼

저 계사의 경우 다시 언관들이 궐 안에서 작성하여 승지와 주서 및 승전색에게 전하고, 다시 

승지가 국왕에게 올리는 예대전계와, 언관들이 직접 군주와 대면할 수 있을 때 읽어 전하는 

입시전계로 나뉠 수 있다. 차자와 상소는 낭독이 아닌 문서의 형태로 전해졌는데, 이 중에서 

차자는 공식적인 상소에 비하여 좀 더 간소화된 형태의 상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홍문기, 

2019). 마지막으로 상소는 언관들이나 사대부13)들이 국왕에게 간쟁하는 가장 공식적인 경

로 중 하나였다 (노인환, 2015). 홍문기 (2019)는 상소를 사대부들과 언관언론이 활동하였던 

전통적인 공론장이라고 표현한다.14)15) 이처럼 조선에서 상소는 개인이 임의로 국왕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갖춘 공식 정치 행위였다. 계와 비교

할 때 상소와 차자는 격이 조금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홍문기, 2019), 언관들의 재량

과 역량에 따라 언제든지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11)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 이르는 말.

12) 사헌부와 사간원.

13) 조선 중기 이후 언론 활동은 관료사회를 넘어 사대부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시기 사대부 세력의 급부상

과 함께 사대부와 유생들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적극적인 집단상소를 통하여 국

왕의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홍문기, 2019; 박현모, 2002).

14)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대표적인 문서로는 상소와 차자가 있다. 상소가 의리를 세우는 주장, 청원, 사정

을 아뢰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차자는 보다 간소한 내용과 절차를 통하여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이다 (노인환, 2015).

15) 전율통보에 포함된 공문서 중 관료가 국왕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원을 하기 위하여 올리는 문서에는 

상소 (上疏), 차자 (箚⼦), 상서 (上書), 상언 (上⾔), 정사 (呈辭)가 포함되어있다 (전율통보 본조문자식(本

朝⽂字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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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에서 어떠한 주제와 문제를 관료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정밀

하게 판단하는 데 더 적절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홍문기, 2019).

2.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삼사 (三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의 개업군주를 포함한 국왕들은 대부분 언관의 역할을 중시하

였으며, 언관의 언론을 통한 공론정치의 중요성을 국정철학에 내재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이들의 활동을 제도화하였다. 태종 1년인 1401년 이루어진 관제 정비를 통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 시스템이 정립되었으며 (이윤복, 2019), 성종 시대 홍문관의 역할이 정비되

어 국왕을 위한 자문응답과 학술활동이 기능에 추가되며 비로소 ‘삼사’의 형태가 구축되게 

되었다. 정도전은 사헌부와 사간원이 제도권 안의 공식적인 언로임을 역설하면서 국정운영

에서의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16)17) 즉, 조선 왕조의 통치 구조에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는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

⽂館)으로 대변되는 삼사(三司)의 존재였다. 이들 기관은 시정(時政)에 대한 비판과 감찰, 국

왕에 대한 자문을 담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설립 시기와 역사적 연원은 상이한 궤적

을 그린다. 

사헌부는 삼사 중 가장 오랜 역사적 연원을 지닌 기관으로, 고려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계

승하여 성립되었다. 그 기원은 고려 성종 대의 어사대(御史臺)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 말 

관제 개혁 과정에서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은 1392년 건국과 동시에 고려의 사헌부 제

도를 수용하여 설치하였다 (최승희, 1973). 이는 건국 초기부터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기

강을 확립하는 감찰 기능이 국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사헌부는 

개국 초부터 백관(百官)을 규찰하고 국왕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기능하였다18) (김재명, 

1989).

사간원의 성립은 태종 대의 왕권 강화 및 정치 구조 개편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고려 

시대의 간쟁(諫爭) 기능은 독립된 관청이 아닌, 최고 행정 기구인 중서문하성(이후 문하부) 

소속의 낭사(郞舍)가 담당하였다.19) 이는 간관(諫官)이 재상(宰相)의 하급 관료로서 존재했

16) 삼봉집, 권 6.

17) 그러나 조선의 언론 문화는 비단 삼사 관료들에게만 국한되어 발전하지 않았다. 의정부와 육조 등 삼사 

외 정부조직에서 봉직하는 관료들 또한 활발하게 언론활동을 벌였으며, 국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주체

들은 성균관, 유생,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송웅섭, 2016). 김남이 (2022)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소는 유생들이 국가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작동하

였으며, 이들의 상소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론과 국왕의 정책결정에도 반영되었다.

18) 태조의 즉위 (1392년 7월 17일) 사흘 후인 7월 20일,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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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종은 1401년(태종 1년) 관제 개혁을 단행하여 문하부를 의정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낭사 조직을 분리하여 ‘사간원’이라는 독립 관청으로 승격시켰다 (이윤

복, 2020). 이러한 조치는 간관들이 재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왕에게 직접 직언할 수 있

게 함과 동시에, 대신(⼤⾂)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태종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최승희, 2002).

홍문관의 기능적 전신은 세종 대의 집현전(集賢殿)에 닿아 있다. 집현전은 정책 연구와 경

연(經筵)을 주관하며 왕권 자문 기구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세조 대에 단종 복위 운

동의 산실로 지목되어 1456년 강제 폐지되었다. 이후 성종은 유교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경

연과 학술을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1478년(성종 9년) 집현전의 후신 격인 홍

문관을 설치하였다. 홍문관은 단순한 장서(藏書) 기관을 넘어 국왕의 학문적 고문이자 정치

적 참모로서 기능하였으며,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언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삼사 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였다.

양사 (사헌부, 사간원)과 홍문관 등 언론 삼사가 조선 정치 내에서 수행하던 역할은 상당

히 광범위하였으며, 그 역할이 제도적으로 권장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사가 수행하

였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왕에게 삼사에서 합의된 의견을 올리는 것이었는데, 이

를 합계 (合啓)라 한다.20) 조선시대 육조 각 관아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

집한 규정서인 육전조례(六典條例)에는 삼사가 조정에 입시하여 국왕에게 직접 안건에 대한 

삼사의 의견을 말한 후, 국왕의 비답(왕의 답변)을 기다리는 절차가 명시되어있다.21) 뿐만 

아니라 삼사가 의견을 올리는 이러한 절차는 유연하게 작동되어, 삼사의 언론 활동이 보다 

빈번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데에도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사는 국왕이 국사를 논하

는 입시 외에 국왕이 학습과 정책 토론의 장인 조강 (아침경연)22)이나 주강23)에도 참석하여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24) 이는 삼사의 언론활동이 매우 빈번하고 상시

19) 태종실록 1권 1년 7월 13일.

20) 삼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합계 (양사합계, 삼사합계)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삼사들 간 의견이 하

나로 좁혀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계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에서 양사합계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홍문관은 따라야 하였다 (인조실록 13년 1월 11일). 

21) 육전조례 중 대간 (臺諫).

22) 조강 배석자는 승지 1인, 홍문관 상/하번, 양사 각 1원, 주서 1원, 한림 상/하번 각 1인이다. (홍문관지 

조강(朝講)).

23) 무신이나 종친은 주강에 들어가기 전 소속 관청 (병조, 종친부)에서 공문을 만들어 승정원에 접수하고 

왕의 결재를 받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양사 언관들의 경우 미품 (구두로 하는 약식 보고)만으로

도 주강에 입시할 수 있었다. (홍문관지 (弘⽂館志) 권 1, 주강식 (晝講式)).

24) 홍문관지 (弘⽂館志) 권 1, 주강식 (晝講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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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으며, 이러한 상시적 견제가 제도화 및 명문화되어있었음을 뜻한다. 

삼사(三司)의 관원들은 단순한 언론 및 감찰 기능의 수행자를 넘어, 차기 국정을 주도할 

예비 최고위 관료군(pool)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조선의 인사 관행상 삼사의 관직은 

탁월한 학문적 소양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만이 임명될 수 있는 ‘청요직(淸要職)’으로 분류

되었으며, 정승이나 판서 등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경력으로 자리하였다 (김범, 2011). 삼사 내의 인사 제도 운영을 비롯한 조직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특성들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더 상술할 것이다. 

Ⅲ. Weber 관료제와 동료성 (collegiality) 

1. 관료제의 함정과 동료성 개념의 필요성

막스Max Weber는 근대적 관료제를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25)의 결정

체로 규정한다 (Weber, 1978).26) Weber가 제시한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관료제는 법

규에 의한 지배, 명확한 권한의 계층적 분화,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분업, 그리고 문서주의

를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 관료는 개인적인 호불호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오직 규정된 규칙과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Weber는 

이를 ‘분노도 편견도 없이(sine ira et studio)’ 수행되는 비사인적(Impersonal) 업무 처리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료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계산해내는 기

25) Weber는 사회적 행위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도구적 합리성을 “행위자가 목적, 수단, 그리고 부수적 결

과를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로 정의

하였다(Weber, 1978).

26) Weber가 정의하고 있는 도구적 합리성과 관료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는 목적과 수단의 

연결을 최적화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Weber는 근대 자본주의와 행정 국가가 요구하는 대규모 과업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관습이나 감정적 동기가 아닌 철저한 계산에 기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법규와 절차를 통해 체계화

한 구조이므로, 관료제적 행정에서 합리성이란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따지는 가치 합리성이 아니라, 오

로지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공식적･도구적 합리성을 의미한다(Weber, 1978, p. 225). 

둘째, 도구적 합리성은 관료제의 비인격성(impersonality)을 통해 완성된다. Weber는 관료제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사랑, 미움, 그리고 모든 순수하게 개인적이고 비합리적인 감정 요소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

다고 지적했다(Weber, 1978).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자의적 판단은 예측 불가능성

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료제는 인간을 표준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치환함으로써, 행정 과정을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시킨다. 이는 곧 인간성(h을 제거할수록 관

료제는 그 특유의 합리적 효율성을 더 완벽하게 발휘한다는 Weber의 역설적 통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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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우월성을 확보하며, 국가의 방대한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통치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기능한다. Weber는 관료조직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조

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Weber, 1978).27)

Weber는 관료제의 기술적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성, 

즉 ‘관료제의 권력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Weber에 따르면, 관료조직은 한

번 정착되면 파괴하기 어려운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그 기계를 장악하는 지배자라면 누구에

게나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도구적 속성을 지닌다(Weber, 1968). 더 큰 문제는 관료제가 단

순히 수동적인 도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료들은 행정 업무의 복잡성을 독점하고 

직무상의 기밀을 유지함으로써,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 (Weber, 1968).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관료 집단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

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적 통제나 군주의 리더십을 무력화

할 위험을 내포한다.

관료제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Weber는 지배의 유형을 논함에 있어 관료제적 계층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함께 다두적(polycratic)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로서 동료성

(Collegiality)에 주목하였다.28) Weber에 의하면 이러한 동료성은 가치합리성을 조직 내에 

27) 기술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관료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 원칙하

에 작동한다. 조직의 모든 활동은 일관되고 추상적인 규칙 체계에 의해 규율된다. 관료의 권한은 개인적

인 특성이나 특권이 아닌, 법규가 부여한 합법적 직위에서 비롯된다(Weber, 1978). 따라서 관료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호감이나 증오를 배제하고, 오직 규정에 따라 비인격적(impersonal)으로 직무

를 수행해야 한다. Weber는 이를 “분노도 호감도 없이(sine ira et studio)”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표

현하며, 이러한 비인격성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계산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Weber, 1978). 둘째, 조직 구조는 명확한 권한의 계층적 분화(hierarchy of authority)를 따른다. 이는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감독하는 확고한 질서로, 각 직위는 상명하복의 위계 구조 속에 편입된다 

(Weber, 1978). 이러한 계층 구조는 조직 내의 지휘 명령 체계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하급자의 결정

에 대해 피지배자가 상급 기관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

다. 셋째,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한 분업 원리에 따라 배분된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

들은 공식적인 관할권으로 세분화되며, 각 관료는 자신에게 부여된 명확한 권한과 의무의 범위 내에서

만 활동한다(Weber, 1978). 이 과정에서 관료의 선발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기술적 자격과 시험에 의

해 증명된 전문 지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Weber는 이를 통해 관료직이 단순한 부업이 아닌 하나의 

소명이자 주된 직업으로 확립된다고 보았다(Weber, 1978). 넷째, 모든 행정 행위와 의사결정은 문서주

의에 기반한다. 업무의 수행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Weber, 1978). 

문서주의는 관료가 조직의 수단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지위와 사적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

는 근대적 행정의 토대가 된다.

28) Weber는 방대한 저작 속에서 ‘동료성의 원리(Principle of Collegiality)’에 대한 단일하고 명시적인 정

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단독 지배자(Monocratic Leader)의 권력을 분할하고 견제하는 기제로

서 동료성이 작동하는 유형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Weber, 1978).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동

료성에 대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Denis et al., 2019; Lazega, 2020). Weber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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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Weber는 현실의 지배 구조가 단일한 이념형으로

만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법적 지배나 전통적 지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동

료적 형태 (collegial form)’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제시한다(Weber, 1978). 동료성이란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배 양식”으로 

정의된다 (Waters, 1989: 956). 이는 위계적 명령과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료

제적 조직 원리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Weber는 동료성이 의사결정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책

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정치적 

순기능에 더 큰 무게를 두었다. 즉, 동료성은 상호 감시와 숙고를 통해 행정의 가치성을 담보

하며, 지도자의 자의적 지배나 관료 조직의 기술적 독주를 견제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Weber, 1978).29)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성 기반 조직는 도구적 효율성보다 가치합리성을 더 중

시한다. 가치 합리성은 행위의 결과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윤리적･미적･종교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의미한다(Weber, 1978). 단일한 결정권자가 존

재하는 단독제 하에서는 효율성이 지상 과제가 되기 쉽지만, 다수의 합의를 요하는 동료성 

기반 조직 구조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는 대신 다양한 관점의 가치 논쟁이 가능해진

다. Weber는 동료성 기반 조직이 철저한 검토와 신중함을 담보하지만, 필연적으로 행정의 

속도를 늦춘다고 지적했다(Weber, 1978). 이는 역설적으로 동료성 기반 조직가 속도(도구

적 합리성)를 제어함으로써, 조직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가치 합리성)를 상실하지 않도

록 돕는 브레이크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둘째, 동료성 기반 조직은 전문가적 지배에 대항하여 ‘비전문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료제가 행정이나 정책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 지식에 기반한 기술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동료성 기반 조직(특히 의회나 위원회 형태)는 종종 비전문가인 정치인이나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Weber는 이를 통해 관료의 기술적 독주를 견제하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 가치나 정치적 정당성이 행정 과정에 개입할 틈새를 마련한다고 보았다

(Weber, 1978). 즉, 동료성 기반 조직은 단순한 계산 가능성을 넘어선 ‘정당성’이나 ‘공정성’

동료성이 갖는 순기능(Eufunctions)은 제한적이지만 명확하다. 그는 동료성이 “정밀함이나 신속성보다

는 신중한 숙고가 요구되는 영역”에서 행정적 결정의 철저함을 담보한다고 보았다(Weber, 1978). 

Weber는 궁극적으로 동료성이 관료적 행정참모 조직에 비해 기술적 효율성 면에서 열위에 있다고 평가

했다. 동료성은 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찰을 빚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환경이 신속한 판단과 집행을 요구할수록, 동료적 지배 형태의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Weber의 진단이다(Weber, 1978).

29) Weber는 동료성이 등장하는 주요 맥락으로 ‘상급 권위의 지시를 받는 행정기관 내에서 개인(수장)의 권

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를 꼽았다(Web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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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규범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변수로 포함시키는 구조적 그릇인 셈이다.

그러나 Weber는 근대화 과정에서 가치 합리성과 동료성 기반 조직이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구축(crowding-out)될 것이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자본주의 시장과 민주주의는 신

속하고 명확한 행정 처리를 요구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동료성 기반 조직

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단독제적 관료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Weber, 1978). 결

국, 동료성 기반 조직은 가치 합리성을 담아낼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릇이지만, 기술적 우월성

을 앞세운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 앞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Weber는 신속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근대 행정 환경에서 동료성이 점차 쇠퇴할 것으로 예

측했으나, 현대에 와서 동료성 기반 조직들의 유형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Sciulli(1986)

는 동료적 거버넌스가 대학, 법원, 전문직 협회, 입법기관 등 현대 사회의 중추적 조직들 내

에서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최근 연구들은 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

하는 조직일수록 위계적 관료제와 수평적 동료성을 결합하는 층위적(stratigraphic)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동료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부활시키고 있다 (Lazega, 2020). 

최근에는 Weber와 Waters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조직 내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로서 동

료성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료제와의 결합 방식에 따라 상향식 동료성 

(bottom-up collegiality), 하향적 동료성 (top-down collegiality), 그리고 내부 전환형 동료

성 (inside-out collegiality)으로 구분하는 관점이 대두하였다 (Lazega, 2020). 먼저 상향식 

동료성은 하위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동료 집단을 기반으로 집합적 연대와 합의를 

통해 기존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형태로, 비공식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규제 참여 확대와 대

안적 규범 형성을 촉진하지만 관료제 속에서 쉽게 흡수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

해 하향적 동료성은 상위 권력자가 특정 행위자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합의제적 외형의 통치 

구조로, 집합적 심의와 토론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은 상층부에 집중되는 특

징을 보인다. 이 경우 동료성은 독립적인 자율적 의사결정 기제로 작동하기보다는 이해관

계자 포섭과 정책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통치 전략으로 기능하며, 다층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행위자들로 구성된 ‘동료적 과두집단 (collegial oligarchy)’을 통해 제도 설계와 규칙 형성 

과정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전환형 동료성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 

속에서 개인 간 관계가 데이터화되고 중앙 권력에 의해 통제되면서 동료성의 핵심 요소가 

재구성되는 형태로, 그 결과 집합적 자율성과 연대가 약화되고 집합행위가 구조적으로 통

제되는 특징을 보인다 (Lazega, 2020). 



오래된 미래: 조선 삼사 (三司)의 하향적 동료성(top-down Collegiality)에 기반한 재해석 93

2. 동료성 기반 조직의 특성

Koehne and Ivory(2024)가 지적하듯이, 동료성 개념은 Weber의 저작에서 그 이론적 단

초를 찾을 수 있으나, 이를 조직 유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Waters(1989)이

다. Waters(1989)에 따르면, 동료성에 기반하여 구축된 조직은 몇 가지 공통된 구조적 특성

을 지닌다.

첫째, 동료성 기반 조직은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

론적 지식이란 반복 가능한 기술이나 절차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복합적이

고 비일상적인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은 조직 차원에서는 기능적으로 분화되

어 있으며, 동시에 개별 구성원 수준에서도 세분화된 전문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 결과 동

료성 기반 조직은 지식의 지속적 축적과 갱신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Waters, 1989). 또한 

동료들은 전문지식의 유일한 수요자가 아니며, 비전문가인 고객･환자･학생 등과의 직접적 

접촉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의 적용과 실천은 윤리적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사

회적 행위로 그 성격이 규정된다(Waters, 1989).

둘째, 동료성 기반 조직은 전문직 경력(professional career)을 지닌 구성원들로 이루어

진다. 이들은 고용 계약의 존재와 무관하게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니라 고유한 영역과 전문

성을 가진 한 사람의 전문직으로 이해되며, 자신의 업무를 계약 조건이나 개인적 이익이 아

니라 전문직 규범과 기준에 대한 직업적 소명에 따라 수행한다 (Waters, 1989). 이러한 전문

직들의 경력 구조는 수습 단계와 실천가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 간 이행은 임명이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동료 집단에 의한 선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 선출은 동일 지위 집단이 

아닌 상위 지위의 동료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료제적 승진과 구별된다. 대학

의 박사학위 수여나 종신재직권 부여는 이러한 동료 평가의 전형적 사례이다 (Waters, 

1989). 더 나아가, 일단 전문직 지위가 승인되면 명백한 윤리 위반이나 직무유기가 없는 한 

그 지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전문성이 이미 검증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Waters, 

1989).

셋째, 동료성 기반 조직은 공식적 평등주의 (formal egalitarianism)에 기초한다. 동료성 

기반 조직은 성과를 중시하지만, 구성원 간 성취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각 

구성원이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직은 내부 위계를 명시

적으로 제도화하기보다, 전문직 지위에 선출된 구성원들 간의 공식적 평등을 선언한다 

(Waters, 1989). 그 결과 개인 간 성과 차이는 조직 내부의 공식적 서열로 전환되기보다는 조

직 간 위신 격차로 이전되며, 명망 있는 조직이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흡수하는 구조가 형성

된다 (Water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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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식적 자율성(formal autonomy)은 동료성 기반 조직의 핵심적 특징이다. 이러한 

조직은 자기통제적･자기규율적 성격을 지니며, 외부 권위의 직접적 지시보다는 전문직 집

단 내부의 규범과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이는 구성원에게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하며, 

연구･교육･지식 전달은 전문직 위신과 규범에 부합하는 한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Waters, 1989). 또한 윤리 규범 위반은 법적 문제가 아닌 한 외부 체계가 아니라 동료 집단 

내부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처리된다 (Waters, 1989).

다섯째, 동료성 기반 조직에서는 산출물에 대한 상호 감시(scrutiny of product)가 핵심적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구성원의 전문적 산출물은 동료들에게 공개되어 평가받아야 

하며, 이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학문 분야에서는 연구 결과의 

발표와 토론이, 의료･법률 분야에서는 자문이나 제 3의 의견이 이에 해당한다(Waters, 

1989). 다만 이러한 감시는 동료 집단 내부에 국한되며, 외부 이해당사자의 직접적 접근은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료성 기반 조직은 집합적 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making)을 전제

로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의 대표적 형태로, 일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임위

원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이상적으로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다수

결이 활용되기도 한다(Waters, 1989). 이러한 구조는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의사결정의 지연과 비공식적 영향력 차이를 수반할 가능성도 내포한다.

Ⅳ. 동료성 기반 조직으로서의 삼사

1. 삼사의 활동 원리: 하향적 동료성

이러한 동료성의 원리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인 ‘군신공치(君⾂共治)’와 밀접하게 맞닿

아 있다. 조선은 국왕 1인의 독단이 아닌, 관료제에 기반한 공동 통치를 지향했다. 태종과 같

은 강력한 왕권을 지닌 군주조차 “오늘날은 군신이 공치(共治)하는 때”임을 천명하였으

며,30) 신료들 역시 재상직을 “군주와 함께 천위(天位)를 나누어 맡는 천직(天職)”으로 인식하

였다.31) 조선의 삼사는 바로 이러한 동료적 원리가 제도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32) 

30) 태종실록 태종 17년 6월 9일 기사.

31) 세종실록 세종 14년 12월 15일 기사.

32) 조선의 삼사 조직이 동료성 조직의 특성을 지닌 유일한 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Petr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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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ear (2020)가 분류한 세 가지 종류의 동료성 중 삼사는 하향적 동료성 (top-down 

collegiality)에 기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는 집합적 

심의와 상호 견제를 핵심 운영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동료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지만, 그 

구성과 권한의 원천이 전제군주로서의 국왕의 인사권과 통치 질서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

서 본질적으로 하향적 동료성에 기반한 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삼사의 관원들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관 집단으로서 연명 상소, 간쟁, 서경 등 집단적 발화를 통해 정책과 인사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형식적으로 합의와 토론에 기반한 동료적 심

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의 임명과 해임, 활동 범위는 모두 국왕의 권위 아래에서 제

도적으로 설정되었고, 최종 의사결정 권한 역시 국왕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삼사의 동

료성은 자율적인 상향식 동료성이 아니라 상위 권력이 설계하고 통제하는 하향적 동료성의 

성격을 띤다. 즉 삼사는 집단적 언론을 통해 국왕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었으나,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왕권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였으며, 이는 동료적 심의가 통치 전략의 

일부로 제도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2. 이론적 지식

Waters (1989)가 정리한 동료성 기반 조직의 첫 번째 특징은 이들 조직이 이론적 지식의 

활용과 적용을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 삼사의 주요 기능은 국왕이나 관료들의 행위

를 감찰하고 간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간언은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닌 성리학적 경전 체

계에 기반한 학술적 판단행위였다. 삼사 조직 중 하나인 홍문관이 세종시대 최고의 국왕의 

학술적, 정치적 자문기관인 집현전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은 삼사 조직이 얼마나 성리학

적 이론 해석과 적용에 탁월한 조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홍문관지에 의하면 조선은 학문에 뛰어난 신하들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임금의 자문에 대비

할 수 있는 집현전을 설치하였고, 세조와 성종 시기를 거치며 조직 이름이 예문관을 거쳐 홍

문관으로 변화하였다.33) 

뿐만 아니라 삼사의 주요 의무 중 하나는 국왕이 정치와 학문을 논하는 자리인 경연에 참

는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지적 탐구가 보장되었던 성공

적인 동료성 조직의 사례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삼사만큼 동료성 조직의 특성에 기반한 중

앙행정조직이 제도화 및 명문화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왕조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

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삼사가 최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력임을 뜻하는 ‘청요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웠다는 사실은 조선 정부의 운영에 있어 삼사 조직이 차

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33) 홍문관지 (영조본), 권 1, 관중고실 제 8, 황소식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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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었다. 홍문관, 사헌부과 사간원 관료는 국왕의 아침 경연인 조강 (朝講)에는 반

드시 참석하여야하는 당연직 참석자34)로 구분되어있었다. 낮 경연인 주강 (晝講)의 경우에

도, 종친조차 미리 참석을 위하여 공문을 승정원에 접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헌부

와 사간원 양사는 미품35)만으로도 경연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국왕에게 삼사의 의

사결정을 보고할 수 있었다.36) 

성리학 이론과 사례에 대한 삼사의 전문성은 이들이 올린 상소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찾

아볼 수 있다. 세종 7년 사간원 좌사간이었던 유계문은 국왕에게 불공을 베풀지 말 것을 청

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37)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 유계문(柳季聞)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생각하건대, 불

씨(佛⽒)의 도(道)는 청정(淸淨) 과욕(寡慾)으로써 종지(宗旨)를 삼고, 경문(經⽂)을 외고, 

복을 비는 것으로서 임무로 삼는 것입니다. 서역(西域)의 석가(釋迦)는 바리때[鉢]를 가지

고 걸식(乞⾷)하고, 설산(雪⼭)에서 고행(苦⾏)하여, 드디어 그 도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

나 금이(⾦夷) 가 중국 땅을 밟은 것은 동한(東漢)의 명제(明帝)로부터 비롯하였는데, 이로

부터 그 뒤에 역대의 군주가 부처를 섬기고 복을 구하였다가 도리어 화(禍)를 얻은 자가 사

책(史冊)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제 감히 췌언(贅⾔)하지 않사오나, 우리 동방의 일로 말씀

드린다면, 호승(胡僧) 순도(順道)가 부진(符秦)으로부터 고구려(⾼句麗)로 들여왔고, 마라

난타(摩羅難陀)가 진(晉)나라로부터 백제(百濟)에 가져왔으나, 마침내 두 나라의 멸망에

는 보익(補益)함이 없었고, 신라(新羅)의 말엽에는 성안에 사찰(寺刹)이 태반이나 되었으

나, 나라가 망하였고, 전조(前朝)에 와서는 보허(普虛)와 나옹(懶翁) 같은 이는 도를 얻었다

고 일컬었던 것이오나, 또한 나라의 운명에는 보익함이 없었으니, 그 축리(祝釐) 로서 비

보(裨補)한다는 설은 진실로 족히 믿을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옛날 단군 조선(檀君朝鮮)

과 기자 조선(箕⼦朝鮮)에는 모두 불씨의 축리가 없었으나, 그 지난 연수(年數)가 모두 1천

에 이르렀으니, 일찍이 성조(盛朝)에서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리라고 이르겠습니

까......(중략).... 원컨대, 40세 이하의 각 사찰의 도반승도는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고, 다

시 머리를 깎지 못하게 하여 그 근본을 금하게 하며, 무릇 대소 인민의 상제(喪祭)의 예를 

한결같이 《문공가례(⽂公家禮)》에 의하여 불공을 베풀지 말도록 하고, 이를 여기는 자는 

엄중히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소서.” 

34) 승지 1원, 홍문관 상/하번, 양사 (사헌부, 사간원) 각 1원, 주서 1원, 한림 상/하번 각 1원(承旨⼀員, 本館

上･下番, 兩司各⼀員, 注書⼀員, 翰林上･下番各⼀員⼊侍), 홍문관지 (영조본) 권 2, 관중고실.

35) ‘살짝 여쭙다’라는 뜻으로, 공식적인 문서 절차가 아닌 구두로 하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일컫

는다.

36) 兩司城上所詣臺者, 微稟⼊侍。홍문관지 (영조본) 권 2, 관중고실.

37) 세종실록 권 27, 세종 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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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내용에서 확인하여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계문은 국왕에게 불교를 척결할 것을 

청하면서 중국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단군 시대와 삼국 시대의 사례들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삼사의 간언은 단순한 사실 확인과 청원이 아닌 축적된 지식과 고도의 해석 능

력이 수반된 행위였다. 이는 삼사 조직이 Waters (1989)와 Weber (1978)가 규정하고 있는 

동료성 기반 조직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이론적 지식에 근거한 조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3. 전문직 경력

Waters (1989)가 제시한 동료성 기반 조직의 두 번째 특징은 전문직 경력을 지닌 구성원

들로 구성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문직 경력 구조는 두 가지 세부적 특징을 

지니는데, 첫 번째는 내부 선발과 승진이 더 높은 수준의 조직에 의한 선출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번 전문성을 검증받으면 그 후에는 명백한 직무유기나 윤리 위

반이 없는 이상 그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먼저 삼사 중 홍문관의 전신인 집현전의 경우, 당시 국왕이었던 세종이 직접 집현전에서 

일하는 학자이자 관료들을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문관지에는 ‘세종이 집현전을 설

치하고 선비들을 모아 길렀다’,38) 혹은 “문사에 뛰어난 신하들을 정밀하게 선발하여 임금에 

자문에 대비하게 하였다”39)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세종은 이렇게 선발된 집현전 관

료들에게 전국을 유수하며 자연을 즐기고 독서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40) 따라서 집현전의 경우 임금인 세종이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의 선발에 직간

접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집현전이 폐지되고 삼사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엄격하게 선발하는 전

통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윤혜민 (2023)은 조선 중기 문신인 미암 유희춘41)의 미

암일기 (眉巖⽇記)와 홍문관지에 수록된 홍문관 관료 선발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38) 홍문관지 (영조본) 권 1 관중고실 제 8 필원잡기.

39) 세종실록 세종 2년 3월 16일 기사.

40) 홍문관지 (영조본) 권 1, 관주고실 제 8, 필원잡기.

41)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이다. 중종･명종･선조 대에 

활동하였으며, 을사사화 이후 낙향과 유배를 겪었으나 선조 즉위 후 재기하여 관직에 복귀하였다. 그는 

대사헌･이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언론과 인사 행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특히 사헌부･사간원 등 언관 제

도의 운영과 공론 정치의 실제 작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저술로는 정치･학문･일상 기록을 담

은 미암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16세기 조선 관료의 정치 인식과 언론 활동, 국왕과 관료 간 소통 양

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1차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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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먼저 홍문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후보들의 명단인 본관록 (本館錄) 이 작성되는

데, 이 본관록 작성에는 홍문관의 수장인 부제학을 포함한 최소 4인 이상의 관원이 참여한

다. 홍문관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지니고 있었으며 (송웅섭, 2017), 이러한 

추천을 거쳐 본관록이 작성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이조에서 본관록을 감수한 후 의

정부에 올리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

여 최종 후보자 목록인 도당록 (都堂錄)을 정리하였다.42) 효종 대 작성된 본관록의 입록자 

74명 중 오직 49명만이 도당록에 이름을 올렸으므로, 홍문관 관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43) 즉 과거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과 품행, 가문의 입지가 모두 

갖추어진 인재만이 비로소 홍문관 구성원의 후보자가 될 수 있었다(윤혜민, 2023).

삼사 관원들은 입직 후에도 특히 공적 가치에 기반한 정부 인사 운영에의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에서 보

유하던 서경(署經) 제도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5품 이하의 관직을 받는 사람은 관직 수여 

전에 사헌부와 사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문제없이 마무리되어야 비로

소 관직을 제수받을 수 있다.44) 4품 이상의 경우에도 감찰, 각 도의 도사, 수령으로 처음 임

명되는 관원은 모두 서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45) 서경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여 중앙정부

의 조직에서부터 지방정부 관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46) 심사 항목에는 내, 외47) 

사조 (四祖)48) 와 자기 자신이 흠결이나 죄과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되며,49) 사헌부와 사간원

에서 50일이 넘도록 서경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경과를 임금에게 보고하여야 했

다.50)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추가적인 서경을 세 번 이상 실시하였는데도 이 절차를 통과하

지 못하면 그 관원은 직에서 교체되었다.51) 이는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이 가지고 있던 공

공가치에 대한 전문성이 정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던 사례라고 볼 

42) 顯宗改修實錄 3년(1662) 6월 10일.

43) 이 도당록과 본관록을 합한 것이 홍문록이다 (최승희, 1978; 나영훈, 2023).

44) 경국대전 이전 (吏典) 고신 (告⾝).

45) 監察･各道都事･守令初除者, 雖四品以上, 竝署經, 전율통보 이전 중 서경 (署經).

46) 의정부(議政府)･吏兵曹･사헌부 (司憲府)･사간원(司諫院)･장예원 (掌隷院)･홍문관 (弘⽂館)･춘추관(春秋

館)･지제교(知製敎)･종부시(宗簿寺)･시강원(侍講院)･도사(都事)･수령(守令), (경국대전 이전, 고신).

47) 친가와 외가.

48) 아버지,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4대.

49) 考內･外四祖及⼰⾝有痕咎與否, 署經, 경국대전 권1 이전 (吏典) 고신 (告⾝).

50) 司憲府･司諫院有故過五⼗⽇未署經者啓, 경국대전 권1 이전 (吏典) 고신 (告⾝).

51) 續補三署⾒越, 則遞, 전율통보 이전 중 서경 (署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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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Weber가 규정한 동료성 집단의 구성원들은 전문적 경력과 동료집단에서의 인정을 바탕

으로 종신적 안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조선의 삼사 언론 기관의 구성원들은 삼사에서만 종신 

관료로서 봉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친 만큼, 삼사를 거친 관료들은 

조선 정부 최고의 엘리트로서 관료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동료집단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최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영훈, 2023).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삼사의 언관을 역임한 경우가 많았으며, 홍문기 (2019)는 전현직 고위 관료들은 엄밀

히 말하면 모두 원임언관 (原任⾔官)이었다고 표현한다. 이는 삼사 언관들이 삼사를 떠난 후

에도 여전히 언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최고 엘리트층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여나갔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52)

4. 공식적 평등주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삼사는 모두 조선 관료제 내 조직이었기 때문에, 직급과 위계가 

엄밀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삼사 조직들 내 위계 문화는 다른 조직과 비교하였을 때는 강하

다고 볼 수 없었으며, 조직 내 상당한 수준의 평등주의가 정착되어있었다고 판단된다 (홍문

기, 2019). 따라서 하위 직급의 언관이라고 하더라도 고위 직급의 관료를 탄핵하는 일이 흔

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행보는 상소나 차자와 같은 제도화된 경로를 통하여 국왕에게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었다.53) 1431년 좌사간 김중곤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희를 무려 두 

번에 걸쳐 탄핵하였다. 세종은 정1품 영의정을 탄핵한 좌사간 (정5품)을 질책하기는커녕, 

그의 뜻을 아름답게 여기고 칭찬하기까지 하였다.

좌사간 김중곤(⾦中坤) 등이 상소하기를,

“...(중략)...영의정 황희는 일찍이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대체(⼤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친한 사람에게 사정을 두어, 태석균(太⽯鈞)이 죄를 받을 때에 당하여 사헌부에 부탁하여 

고신(告⾝)을 내어주기를 청하는 데 이르렀으니, 대신으로 나라를 몸받는 뜻이 어디 있습

52) 삼사 언관들은 다른 관료들과 달리 조정에 출입할 때 입는 관복인 조복의 관과 흉배에 해태를 부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다 (문수홍, 2025).

53) 세종 1년이었던 1419년 사간원의 좌사간이었던 정수홍은 1419년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철원으로 사

냥여행을 떠난 상왕 (태종)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상왕을 설득하여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세종에게 올리

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기사). 이는 전제군주 시대 절대왕권을 기반으로 군림하던 

군주의 권위와 위상에조차 도전하던 삼사의 기개를 잘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를 직

접적으로 탄핵한 사례가 아니므로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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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중략)....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관의 윗머리에 두고, 또 세자 사

부(世⼦師傅)를 겸하게 하시매 희는 거만스레 받고 뻔뻔스럽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

니, 그 정치를 의논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조화(調和)하는 직책과 세자를 북돋아 기르는 

임무에는 진실로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그 벼슬을 파면하

라고 명하시와 신민(⾂民)의 바라는 바에 맞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말이 극진하게 베풀어 숨김이 없음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희의 일은 모두 

애매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의리로 끊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

는 대신을 어찌 작은 과실로 가볍게 끊을 것이랴. 희가 세자의 스승이 된 것은 예전부터 그

리하였는데, 어찌 오늘날에 이르러서 불가하랴.” 하고, 두 번 청하여도 윤허하지 아니하

였다.54)

세종 19년이던 1437년에는 사간원에서 우의정 노한이 국왕에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상벌은 임금의 큰 권한이고 정직은 신하의 큰 절개입니다.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주고 죄

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의리입니다. 지금 이천이 가서 야인을 토벌하

고 전첩(戰捷)한 글을 치보하여 왔는데, 노한은 여러 대신과 함께 같은 사연으로 치하하였

으나, 그 공을 논의하는 날에는 ‘이천의 공은 상줄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고 아뢰었습니

다. 앞뒤의 말이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니, 이미 정직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전일에는 

군사가 많았는데도 두려워했고 후일에는 군사가 적었는데도 쉽게 여겨 서로 반대된다는 

것으로서, 그 연유을 반박하여 물으시자, 한은 자기 죄를 면할 양으로 또 말을 변경하고 

실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는데, 다

만 하직만 시키고 법으로 조처하지 않으시니, 한이 국정을 맡은 대신으로서 거짓을 꾸며 

임금을 속였는데도, 파면만 당하여 사제(私第)에서 한가히 지내면서 작위와 명을 보전하

고 있은즉, 오직 상벌하는 권한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신하로서 간사함을 품은 무리

들을 징계할 수 없게 됨을 신 등은 그윽이 두려워합니다. 유사에게 내려 율을 상고하고 죄

를 과하여 장래를 징계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아니하였다.55)

삼사 관료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신의 직속상관까지 탄핵하기도 하였다. 

54)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9월 8일 기사.

55) 세종실록 79권, 세종 19년 10월 1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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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8년인 1477년에는 사헌부의 4품 관원인 장령으로 봉직하던 김제신이 자신의 직속 상

관이자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양성지를 탄핵하는 차자를 올렸다. 이 차자에서 김제신은 

양성지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소문에 휩싸인 관료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삼사 언관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들의 행보가 단

순히 개인적 윤리와 강직함에 기반한 행위가 아닌, 동료성 집단 구성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조직 내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장령(掌令) 김제신(⾦悌⾂)이 차자(箚⼦)를 올리기를,

“대저 풍헌(⾵憲)이란 것은 위로 한 사람의 임금을 받들어 보필(輔弼)하고 아래로는 백관

(百官)을 규찰(糾察)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사악(邪惡)하고 올바른 것과, 대저 탐학(貪

虐)하고 청렴(淸廉)한 것을 규찰하여 거론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직(官

職)에 있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 몸을 바로잡은 다음이라야 비로소 남을 꾸짖을 수가 있

으니, 이른바 ‘자기의 허물이 없은 뒤에야 남을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

성지(梁誠之)를 본부(本府)964)의 대사헌(⼤司憲)으로 삼았으나, 가만히 보건대, 양성지

는 본래 조행(藻⾏)이 없고 오로지 재화(財貨)만을 탐(貪)하였으므로 일찍이 이조 판서(吏

曹判書)가 되었을 때 그 문전(⾨前)이 저자와 같아서 자못 보궤 불식(簠簋不飾)965)의 비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마 판서(五⾺判書)라고 그를 지목하기에 이르렀습니

다. 또 ‘자리 안에 능단(綾段)이 있다.’라든지, ‘말 발굽에 편자를 더한다.’라는 말이 있었는

데, 오마(五⾺)라고 이르는 것은, 그가 받은 뇌물을 헤아린다면 다섯 마바리라는 것이며, 

‘자리 안에 능단이 있다.[席裏有段]’라는 것은 자리로써 능단을 싸서 받아들였다는 것이

며, ‘말발굽에 편자를 더한다.[⾺蹄加鐵]’라는 것은 그 쇠붙이를 말발굽에 덧붙여 뇌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양성지의 더러운 소문이 이와 같았으니, 그에게 규찰(糾察)하는 지위

(地位)를 더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어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양성지의 한 짓을 비록 목

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 입에 퍼진 소문은 이와 같으니, 양성지가 능히 하

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부끄러움이 없이 탐오(貪汚)하는 무리들을 탄핵하여 들

춰낼 수가 있겠으며, 그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풍헌(⾵憲)의 탄핵을 듣고서 간담(肝膽)

이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와 같으므로 청류(淸流)의 논의가 부끄럽게 

여기니, 빨리 파면(罷免)시켜서 대간(臺諫)의 기강(紀綱)을 떨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

니다.” 하였다.56)

삼사관료들에 대한 유연한 인사제도는 조직 내 평등중의에 기반한 언론활동을 독려하였

을 것이라고 추측하여볼 수도 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삼사 관료들은 포폄(褒貶)이라고 불

56) 성종실록 85권, 성종 8년 10월 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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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는 관료들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자유로웠으며,57) 승진 요건 또한 유연하였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관료들은 재임 일수가 부족한 경우 (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관직

의 제수가 가능하였으며,58) 다른 관직의 경우 외관직을 거쳐야 4품 이상의 승진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홍문관의 관원들은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승진할 수 있었다.59) 이러

한 자유로운 인사제도들이 삼사 조직의 평등한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향후 

정밀하게 추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왕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인사 상의 특

혜들이 삼사 관원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한 것이었음은 충분히 추론하여볼 

수 있다.

5. 공식적 자율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삼사의 언관들은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특혜들을 

국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 중 하나가 성과평가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점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경관(京官)의 경우에는 그 관서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

官)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매겨 포폄을 실시하는데, 이 

중 사헌부와 사간원, 세자시강원의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60) 따라서 사헌부와 사

간원의 양 사 조직은 성과평가라는 외부적 권위나 제도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이러한 자유

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언론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사 언관들은 성과 평가라는 외부적 권위나 제도에 기반하기보다는, 내부의 전문직 규

범에 의하여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여볼 수 있다. 삼사의 언관들은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여겨질 때에는 스스로 사직을 청하거나 국

왕의 진노를 사 삭탈관직이나 유배 등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

하지 않는 기개로 여겨져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사대부 계층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칭송되

었으며 (이헌창, 2018), 국왕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조정 내 가장 강력한 공론으로 작동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언관들이 사직을 청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료들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57) 경국대전 권1, 이조 포폄조.

58) ･京官職條, “議政府･六曹･漢城府･承政院･集賢殿･弘⽂館･成均館･世⼦侍講院堂下官 及諸道都事等合有

缺 久任員外 雖未滿仕者擇⽤”. 경국대전 권1, 이조 경관직, 

59)  , “承⽂院官員 寫字･吏⽂特異者 弘⽂館官員 諸道敎官及遞兒職外 ⾮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上 兵曹同。”경

국대전 권1, 이조 경관직,

60) 경국대전 권1, 이조 포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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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6년인 1416년 태종이 언관들이 세 번 이상 간쟁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교지를 내리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즉시 반대상소를 올려 목숨의 위협에 직면

할지라도 군주에게 옳은 말을 올려야 하는 언관들의 의무에 대해 강조하였다.61)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신 등이 엎드려 왕지(王旨)를 보니, ‘세 번 간(諫)하여도 듣지 않으면 가고, 세 번이나 간한 

뒤에 다시 간하는 자는 죄에 저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에 말해야 할 것이 있으

면 말하는 책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여러 번 청해야 할 것이요, 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에 관계될 것 같으면 어찌 세 번 간하는 데에 구애되어 그치겠습니까?”

사헌부에서도 상소(上疏)하였다.

“그윽이 듣건대, 성왕(聖王)이 간쟁(諫諍)에 의하여 보치(輔治)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에 대

간(臺諫)을 일컬어 이목(⽿⽬)이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린 교지(敎旨)에, ‘모든 진언(陳

⾔)과 상소(上疏)는 세 번 간하고 즉시 그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성조(聖朝)에서 행할 

만한 법이 아닙니다. 직책이 언로(⾔路)에 있으면서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말을 

다하여서 연애(涓埃)를 본받아야 하는데, 성을 내고서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옛사람이...(중략)....죽음으로써 간쟁(諫諍)한 것이었으니, 그 마음을 따져 보

면 모두 임금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다가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간(諫)함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듭 공경하고 거듭 효도하여야 합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은데, 만약 세번 간(諫)하고 곧 그만두는 것으로써 

나라의 법을 삼는다면, 신자(⾂⼦)들이 녹을 유지하고 자신을 용납하는 계책이 국가의 다

행이 아닙니다. 또 신자에게 아첨하는 풍습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62)

세종 시대에는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을 한양과 가까운 이천으로 옮겨와 살게 한 일63)에 

대하여 대간에서 10회 넘게 상소를 한 일에 대하여 질책하자, 대간들은 언론활동을 펼치는 

것이 언관들의 본질적인 직분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대간들이 사

직하고자 함을 밝힌다. 대간들의 강경함에 놀란 세종은 “그대로 있으라”며 신하들을 만류하

기까지 하였다.

61)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기사.

62) 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10일 기사.

63) 양녕대군은 본래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의 큰 형으로, 태종 4년이던 1404년에 세자 자리에 올랐다가 태

종 16년이던 1416년에 폐세자되어 귀양길에 올랐다. 세종은 즉위 이후 양녕대군의 유배지를 서울과 가

까운 이천으로 옮겨주고자 하였으나, 왕권의 정통성이 훼손될 것을 염려한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

써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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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밝기 전에 대간(臺諫)들이 모두 나아와 먼저 상소한 것을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은 앎이 고금을 통달하면서도 어찌 이치를 알지 못하는가. 대저 신하가 간하는 법

이, 세 번 간하다가 듣지 아니하면 벼슬을 그만두는 것이어늘, 이제 10여 차를 두고 들어

와 청하는 것은 너무 번삭한 일이 아닌가.”

하였다. 하연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직분이 언관(⾔官)에 있기 때문에, 청한 것은 기어이 윤허를 얻으려는 것이므로, 

차례가 넘은 줄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교(傳敎)를 받고 보니 황공하기 그지 없나이

다. 벼슬자리에 있기가 어려우니 모두 물러가려고 사직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신하가 세 번 간하다가 듣지 아니하면 벼슬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와 다르다. 임

금이 혹 행실이 부정하였다거나, 혹 환관(宦官)이나 궁첩(宮妾)의 말을 들어서 일을 그르

쳐 가는 경우에, 세 번 간하였다가 듣지 아니하면 가는 것이 마땅하려니와, 지금 양녕을 

이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비록 조금 미편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대의에 해로울 것은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사직하려는가. 경들은 그 직책에 그대로 있으라.” 하였다.

홍문관지 (弘⽂館志) 에는 1764년 부수찬 이명환이 영조에게 자신이 올렸던 차자에 답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며 사직을 요청하는 장면과 함께 영조가 차자에 비답이 없었던 것을 스

스로 반성하는 장면이 수록되어있다.64) 또한 왕이 삼사에서 올린 계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경우, 승지가 대간이 계의 중요성과 함께 비답을 내려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65) 이러한 현

상은 추후 언론 삼사가 조선 관료제 내 최고위직으로 오를 수 있는 ‘청요직’66)으로서 작동하

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6. 상호감시

삼사의 언론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그에 따른 공정성 요구 또한 높아졌기에, 사적인 이해

관계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상호 견제와 자기 규율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64) 이 장면에서 영조는 옥서 (홍문관)이 역사적으로 다른 관청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온 관청이었음을 자인

하면서, 그 차자에 비답을 내리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 (홍문관지 (弘⽂館志) 권 2, 관중고실(館中

故實)).

65) 은대조례 걔품 (啓稟). 

66)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뜻으로 ‘청렴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뜻으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

관의 세 조직 내 직위들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시대 삼사는 간쟁과 탄핵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만큼, 청

렴과 같은 가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았다. 이후 삼사가 더 높은 품계의 요직으로 승진하는 필수적인 경

로로 자리매김하면서, 청요직은 필수 요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거쳐야하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

다 (김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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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사소한 혐의라도 있으면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는 ‘피혐’이 관행으로 굳어졌으며, 이러

한 피혐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출사 혹은 교체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처치’였다. 피혐에 

대한 처치는 시비와 호오를 떠나 당시의 공론을 따르기 위한 장치로서 삼사 내부에 일임되

는 것이 관례였고, 일차적으로는 사헌부나 사간원의 동료들이 이를 담당했다.67) 태종 4년인 

1404년 사간원에서는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최유경이 피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가 

대사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태종은 사간원의 이와 같은 상소를 

받아들여 최유경을 파면하였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司憲) 최유경(崔有慶) 등을 파면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대사헌 최유경의 아들 사위(⼠威)가 무진년(戊⾠年)에 도관 좌랑(都官佐郞)이 되어 김귀

진(⾦貴珍)의 어미를 잡아다가 조사하여 문안(⽂案)에 수결(⼿決)을 두었으니, 유경(有慶)

에게 상피(相避)가 되고, 집의(執義) 이지직(李之直)은 사위와 함께 도관 좌랑이 되었고, 장

령(掌令) 민설(閔渫)은 신사년(⾟巳年)에 도관 겸 의랑(都官兼議郞)이 되어 종천(從賤)의 의

논에 참여하였으니, 지금 귀진이 양인(良⼈)이라고 호소함에 있어 모두 마땅히 회피(回避)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젓이 이를 청단(聽斷)하여 모두 상피(相避)의 법을 범하였으

니,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월(前⽉) 27일에 주상께서 지평(持平) 한옹(韓雍)

에게 귀진의 종천(從賤)한 까닭을 묻고 집에 물러가 있으라고 명하고 말씀하기를, ‘마땅히 

잘 생각하여 처리하라’하시었는데, 지직(之直) 등이 또한 이를 듣고서도 태연하게 제좌(⿑

坐)하여, 위로는 임금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헌사(憲司)의 직책을 그르쳤으니, 

더욱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파면시켰다.68)

언론기관의 상호 견제와 감시는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왕의 국정 운영을 옳은 길

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박경, 2020). 그러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호감

시와 견제는 때때로 서로가 서로를 탄핵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으며, 이는 정부 운영의 비

효율성을 일정 수준 이상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시기 관제 정비를 통하여 사간원

이 독립기구가 되자마자 사헌부와 사간원은 서로를 탄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국왕인 

태종과 의정부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다. 태종 3년인 1403년 의정부에서는 사헌부와 사간원

이 대신들 뿐만 아니라 서로 탄핵하는 일이 잦음을 지적하면서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이러한 폐단을 금하여야 한다고 청하였으며태종은 이를 윤허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언

67)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30_0030_0030_0030#ftid_0227)

68)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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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의 상호견제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나, 그에 앞

서 삼사의 자기규율이 상당히 엄격하였으며 상호견제의 기능이 이미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

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대간(臺諫)의 탄핵(彈劾)하는 잘못을 금(禁)하자고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간(臺諫)은 전하(殿下)의 이목지관(⽿⽬之官)이므로, 오로지 규간(規諫) 과 백관(百官)

의 규탄(糾彈)을 맡아서, 무릇 국가의 이해(利害)와 생민의 휴척(休戚)에 동심 협력(同⼼協

⼒)하여 광구(匡救)･보익(輔翼)하는 것이 직책이온데, 근년 이래로 대성원(臺省員)이 세세

한 일로 서로 탄핵하고, 보복(報復)을 두려워하여 전사(全司)가 모함(謀陷)하고 해(害)하

니, 이목지관의 소임(所任)을 폐이(廢弛)할 뿐 아니라, 위태[傾危]롭게 하는 것이 습속(習

俗)이 되어서, 정치(政治)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전자(前者)에 본부(本府)에서 수판(受判)

하여 금지하였는데, 지금 간관(諫官)이 대체(⼤體)를 돌아보지 않고 작은 일로 헌사(憲司)

를 모두 탄핵하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리어 엄히 징계하고, 후일(後⽇)을 금하소서. 또 

재상(宰相)은 작위(爵位)가 높고 현달(顯達)하여 팔･다리[股肱]와 같고, 대사헌(⼤司憲)은 

가장 중(重)한 선임(選任)이어서 민중(民衆)이 공경하고 꺼리는 터인데, 요사이 작은 일을 

가지고 경이(輕易)하게 탄핵하여, 당폐(堂陛)가 높아지지 못하니, 그 잘못이 작지 아니합

니다. 금후로는 재상(宰相)이 국가의 대사(⼤事)에 관계되거나, 탐오(貪汚)하고 불법(不法)

하여 풍속을 파괴하는 일 이외에는, 세쇄한 일로 가볍게 탄핵하지 못하게 하소서.”69)

7. 집합적 의사결정

조선시대 언론기관인 삼사(三司)의 운영 원리는 개별 구성원의 자율성보다 조직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 즉 ‘공론(公論)’의 형성을 우선시하는 구조였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명시

된 대간의 행공(⾏公) 및 합계(合啓) 규정은 이러한 삼사의 조직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 해당 규정들은 언관 개개인이 독자적인  기능하기보다는, 엄격한 위계와 절차를 통해 

단일한 의사결정체로 행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삼사의 정치적 발언권이 집단적 합

의와 조직적 단결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우선, 합계(合啓) 시의 의례와 위계에 관한 규정은 삼사가 대외적으로 ‘단일한 행위자’로 

기능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육전조례》는 합계 시 대사헌이 홀기(笏記)70)를 잡고 

계를 올리면 나머지 제신들은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복(起伏)71)하도록 규정하고 있

69)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6월 17일 기사.

70) 조정에 입시할 때 관원이 손에 들던 납작하고 긴 판형의 물건.

71) 일어섰다가 엎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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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2) 특히 주계자가 부재할 경우 대사간, 부제학, 집의, 사간, 장령, 지평의 순서로 그 역할

을 대행하도록 명시한 대목은73) 특정 개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의 대표성’은 끊임

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에 준하는 합의가 강제되었다는 점은 집합적 의사결

정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양사의 공론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으면(不能歸⼀), 각자 피혐한

다”는 규정74)은 내부의 이견(異⾒)을 허용하지 않는 삼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다수결에 의한 효율적 결정보다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차라리 

직무 수행을 정지하고(피혐) 조직을 재구성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즉, 삼사의 언론권은 오직 완벽한 내부 합의가 전제될 때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이다.

나아가 삼사 합계의 성립 요건으로 옥당(홍문관)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규정한 점은 절차

적 완전성을 통해 집합적 의사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홍문관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삼사 합계를 ‘양사 합계’로 다소 격하하거나 논의 자체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75) 

공식적 요건의 충족이 곧 내용적 타당성을 담보한다는 관료제적 인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는 조선의 언론기관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합의 과정을 거쳐 이견을 소거하고, 대외적

으로는 완벽하게 조율된 단일 대오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했던 ‘집

합적 동료성 기반 조직 기관’이었음을 방증한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서경에 있어서도 집합적 의사결

정이 제도화되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율통보에 의하면 대관직에 오르려는 관원을 서

경할 때에는 사헌부와 사간원 양 사에서 각기 세 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양 사가 함께 

모여서 서경하여야 한다.76) 이상의 분석의 결과를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72) 三司⼊侍合啓, ⽽⾧官俱⼊, 則⼤司憲執笏記奏啓, ⽽三司諸⾂, 隨⽽起伏。육전조례(六典條例)》중 대간(臺諫).

73) ⼤司憲不備, 則⼤司諫執笏記... (중략) ... 司諫不備, 掌令･持平以次爲之。육전조례(六典條例)》중 대간(臺諫).

74) 兩司公論, 不能歸⼀, 則各⾃避嫌。육전조례(六典條例)》중 대간(臺諫).

75) 有三司合啓⽽⽟堂不備, 傳兩司合啓三司合啓, 姑停。육전조례(六典條例)》중 대간(臺諫).

76) 五品以下臺官及宗簿寺, 亦署, 전율통보 이전 서경, 병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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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결과의 종합

동료성 
특성 

Waters의 동료성 특징 조선 삼사에 나타난 특징

이론적 
지식

• 고도의 전문성과 비일상적 판단을 요구하
는 이론적 지식에 기반하여 작동하며, 지
식의 지속적 축적과 갱신이 필수

• 홍문관은 학술기관에서부터 출범함
• 삼사의 간언은 성리학적 경전 체계에 기반한 학술

적 판단행위였으며, 삼사 관원들은 국왕의 학술경
연에도 당연직으로 참여

전문적 
경력

• 구성원은 단순 고용인이 아니라 전문직으
로서 소명에 따라 행동하며, 경력은 수습
–실천 단계로 구분되고 동료 집단에 의해 
선출･승인됨

• 세종 대에는 학문이 뛰어난 자들을 국왕이 직접 선
발하기도 함

• 예문관과 홍문관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특혜
를 가지고 있었음

• 삼사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삼정승을 포함한 정부 
최고위 관료들이 모두 후보자 선정과 선발에 참여
하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검증된 인재만이 선발됨

공식적 
평등성

• 구성원 간 성과 비교가 어려운 전문화 구
조로 인해 명시적 위계 대신 동료 간 공식
적 평등이 제도적으로 강조됨

• 유연한 인사제도
• 조직 내 상당한 평등주의가 정착되어 있어 고위 직

급의 관료를 탄핵하는 일이 흔하였음

공식적 
자율성

• 외부 권위가 아닌 내부 전문직 규범에 의
해 운영되며, 연구･업무 수행과 규율이 자
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기통제적 구조를 
가짐

• 사헌부와 사간원은 근무고과에서 자유로웠음
• 국왕과 국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직언이

라는 내부적/자율적 규범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규범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에는 사직을 
청해 자리를 떠남

상호감시
• 구성원의 산출물은 동료 집단 내부에서 

공개･평가되며, 이를 통해 전문성과 윤리
성이 유지됨

• 사소한 혐의라도 있으면 스스로 직무를 회피하는 
피혐이 관행으로 존재

• 추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교체하는 처치가 제
도화

집합적 
의사결정

• 위원회 등 집단적 구조를 통해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며, 합의 또는 다수결을 통해 
집단적 판단이 형성됨

•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에 준하는 합의가 강
제화, 제도화됨

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종합과 함의

본 연구는 Max Weber가 제기한 관료제의 구조적 위험과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서의 동료성(collegiality) 개념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삼아, 조선시대 언론 기관인 사헌부･사

간원･홍문관으로 구성된 삼사(三司)를 동료성에 기반한 조직 유형으로 재해석하였다. 

Weber가 근대 관료제의 기술적 효율성 이면에 잠재한 판단 상실과 권력화의 위험을 지적하

며 동료성을 중요한 대안적 조직 원리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성은 주로 근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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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직 조직이나 민주적 제도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 지형을 확

장하여, 전근대 국가의 제도사적 맥락에서도 동료성에 기반한 조직 원리가 제도적으로 구

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Weber의 관료제 이론과 동료성 개념을 검토하고, 조직사회학 

연구에서 정리된 동료성 기반 조직의 주요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조선시

대의 실록과 제도 자료를 바탕으로 삼사 조직의 운영 원리와 제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삼사가 이론적으로 정의된 동료성 기반 조직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논증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삼사가 성리학적 이론 지식에 기반한 판단을 수행하였다는 점, 엄

격한 선발과 경력 구조를 통해 전문성을 제도화하였다는 점, 조직 내부의 상대적 평등성과 

자율성을 유지하였다는 점, 상호 감시와 자기 규율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그리

고 합계(合啓)를 중심으로 집합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조선의 삼사가 단순히 국왕의 보조적 언론 기관이나 감찰 

기구에 머물지 않고, 관료제 내부의 판단 오류와 권력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동료성적 조

직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조선의 통치 구조가 관료제의 효율성만큼이나 관료제의 

자정 작용과 오류 교정을 중시하였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삼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의 공론정치를 도덕적 이상이나 유교적 정치문화의 산물로 환원하는 기존의 해석을 넘어, 

이를 관료제의 내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제도적 수단으로 재개념화하였다. 기

존 연구가 삼사의 언쟁 행위를 주로 성리학적 가치, 언관의 도덕성, 혹은 정치 엘리트의 규범

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왔다면, 본 연구는 삼사의 언론활동이 특정한 제도적 장치

와 조직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공식적 정치행위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한다. 삼사는 국왕과 

관료제라는 이중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왜곡, 권력 남용, 의사결정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삼사의 공론정치를 단순한 

이념적 현상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하여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Weber의 동료성(collegiality) 개념을 전근대 국가의 제도사 분석에 적용

함으로써, 동료성이 근대 서구의 전문직 조직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

인 조직 원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동료성 논의는 주로 대학, 병원, 법률 

조직 등 근대 전문직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조선의 삼사라는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이 권력 분산과 집합적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사적으로도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삼사의 경우 동료성의 핵심 요소—이론적 지

식, 집합적 의사결정, 상호 감시—를 갖추면서도, 인사권과 권한 배분이 국왕에 의해 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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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하향적 동료성(top-down collegiality)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동료성과 관

료제가 대립적인 조직 원리가 아니라, 특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결합･변형되는 혼합적 형태

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동료성 개념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삼사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제도적 장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전근대 유교 국가에서도 정치 권력과 관료제 모두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하고 이를 제도

적으로 견제하려는 조직적 상상력이 존재했음을 복원하였다. 이는 단순히 “성군과 충신”이

라는 도덕적 서사에 의존하지 않고, 권력 행위자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전제 위에서 다

층적 견제 장치를 설계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사의 간쟁, 탄핵, 서경

과 같은 제도는 단순한 언론 기능을 넘어, 정보의 교차 검증과 집합적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

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동아시아 유교 국가를 비합리적이

거나 전근대적 통치에 머무는 체제로 보는 관점을 넘어, 일정 수준의 제도적 합리성과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갖춘 조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조선 삼사를 동료성 기반 조직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제도

적･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

다. 첫째, Waters(1989)가 제시한 동료성 기반 조직의 여섯 가지 특징은 주로 관찰 가능한 외

형적 속성에 대한 기술에 머무르며, 각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가 충분히 이론화되어 있지 않

다. 즉, 어떤 특성이 다른 특성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특정 특성이 필요조건 혹은 충

분조건인지, 그리고 제도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본 연구 또한 이러한 특성들을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쳤으며, 개별 요소들 간의 인과적 연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

료성의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이 삼사의 실

제 행태와 권력 작동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77)

77) 본 연구에서 밝힌 삼사의 동료성적 특성들을 제도와 문화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론적 지식, 전문적 경력, 공식적 평등성, 공식적 자율성, 상호감시, 집

합적 의사결정과 같은 동료성의 핵심 특성들은 각각 특정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적 문화가 결합된 형태

로 구현된다. 예컨대 경연 참여 제도나 서경 절차와 같은 공식 규정은 동료성의 작동을 구조적으로 뒷받

침하는 하드웨어로 기능하는 반면, 성리학적 해석 능력이나 직언 윤리와 같은 요소는 이를 실제로 작동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중 구조를 분석 단위로 설정할 경우, 개별 요소들

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간 상호작용 속에서 동료성의 실질적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특정 제도적 장치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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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삼사를 권력 견제 장치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한 측면에 주목하였으나, 조

선 후기 정치 과정에서 삼사가 붕당 정치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며 제도적 기능이 변질된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삼사의 언론 기능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되면서 특정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작동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제도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는 결과를 낳

았다. 따라서 삼사의 동료성 구조가 항상 공론 형성과 권력 견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

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 따라 왜곡되고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78)

셋째, 본 연구는 서구 이론인 동료성 개념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조선시대 관료 조직을 해

석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전문직 중심 조직과 조선의 유교적 관료제는 역사적･문화적 맥락

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므로, 이러한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성리학적 가치체계와 왕권 중심의 정치 질서 속에서 형성

된 삼사의 조직 원리는 서구의 자율적 전문직 집단과 동일한 범주로 환원되기 어렵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서구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엄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조선 

고유의 제도적･사상적 맥락을 반영한 분석틀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주로 법전과 제도 규정을 중심으로 삼사의 조직 원리를 분석하였으나, 제

도적 규정이 실제 행위로 그대로 구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제도는 일정한 행태를 유도

규범적 문화를 전제하거나 강화하는지, 혹은 반대로 문화적 기반이 결여될 경우 제도가 어떻게 형식화

되거나 왜곡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소

프트웨어 구분을 기반으로, 동료성의 각 구성 요소 간 인과적 관계와 작동 메커니즘을 보다 엄밀하게 규

명할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구분은 <부록 1>의 표를 참고하여볼 수 있다.

78) 김범 (2011)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삼사는 본래 유교적 규범과 공론에 기반하여 국왕과 권력을 견제

하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되었으나,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세력 간 경쟁과 결합되며 점차 그 기능

이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이후, 삼사는 도덕적 비판과 간언을 

수행하는 언론 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정 학맥과 정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 투쟁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예컨대 성종 대 이후 사림이 홍문관･사간원･사헌부에 진출하면서 언관직은 

도학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발언의 통로가 되었으나, 연산군 시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사화로 이어지며 대규모 숙청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서 보듯이, 언론 기능은 학

문적 비판을 넘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는 삼사의 견제 기능이 권력 갈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선조 대를 거치며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삼사의 정치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동인과 서인, 나아가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삼사는 공론 형성의 장이라기보

다 각 붕당이 상대 세력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었으며, 탄핵과 상소는 도덕적 명분

을 내세운 정치적 경쟁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언관의 직언과 비판은 점차 공공의 이

익보다는 당파적 이해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였고, 상소의 남발과 과도한 탄핵은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삼사의 동료성 구조는 내부 결속과 상호 감시

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학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 집단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정치

적 편향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김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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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치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변형되거나 왜

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삼사의 동료성 구조 또한 규범적･이상형적 차원에

서의 분석에 가까우며, 실제 역사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편차와 괴리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미시적 연구를 통해 제도와 실제 행

태 간의 간극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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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삼사의 동료성 특성의 재구분

동료성 특성 제도 (hardware) 문화 (software)

이론적 지식 경연 참여 의무 제도화, 홍문관 조직 목표 성리학적 해석 능력, 경전 중심 사고

전문적 경력 본관록･도당록 선발 절차, 최고위 관료 참여 학문･품행 중심 엘리트 정체성

공식적 평등성 상소･차자 제도, 탄핵 절차 직급을 넘는 발언 정당성 인식

공식적 자율성 인사 고과 면제 직언 윤리, 사직 관행

상호감시 피혐･처치 제도 자기규율, 공정성에 대한 강한 규범

집합적 의사결정 합계 규정, 서경 절차 공론 중심 문화, 합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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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Old Future: Reinterpreting Joseon Samsa Institutions through 
Max Weber’s Concept of Collegiality

Sabinne Lee & M. Jae Moon

This study takes Max Weber’s concept of collegiality as a theoretical point of departure 

and reinterprets the Samsa—the Joseon dynasty’s key institutions of political oversight 

composed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Saheonbu), the Office of the 

Censor-General (Saganwon), and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Hongmungwan)—as 

collegial organizations designed to mitigate the risks inherent in modern bureaucracy. While 

modern bureaucracy has enhanced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edictability, it also 

entails structural pathologies whereby instrumental rationality increasingly dominates, 

systematically eroding individual judgment and responsibility. Weber proposed collegiality 

as an organizational principle capable of counterbalancing these dangers of bureaucratic 

domin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Joseon Samsa functioned as more than mere institutions of 

surveillance and remonstrance. Rather, they institutionally embodied a collegial 

organizational logic that constrained the unilateral dominance of both the supreme 

decision-maker and the centralized bureaucratic apparatus, thereby enhancing the 

legitimacy of policy judgment.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Samsa satisfied the core 

criteria of collegial organizations, including judgment grounded in theoretical knowledg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ofessional career trajectories, relative internal equality and 

autonomy, mutual monitoring and self-discipline,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status and symbolic as well as career-related privileges 

granted to Samsa officials were not incidental but constituted core governing functions 

explicitly recognized and promoted by the state. Accordingly, the Joseon Samsa can be 

reinterpreted not merely as a historical relic, but as an “old future” that offers meaningful 

insights for addressing the pathologies of contemporary bureaucracy.

【Keywords: Max Weber, bureaucracy, collegiality, joseon, s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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